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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 그 아래 1천억원
구간은 누가 정하나
법률은 의무 문턱을 올렸고 2천억~3천억원 조합의 선임 여부는 시행령안과 이사회 판단에 남겼다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현행 시행령, 금융위원회 입법예고를 대조해 의무·임의 선임 구간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절차를 나눴습니다.

발행 2026.09.04 연번 2026_90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4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의 핵심을 1천억원의 문턱 이동보다 그 사이 조합의 통제 선택권이 누구

에게 가는지에서 찾는다. 법률은 3천억원 의무 기준과 2천억원 임의선임 하한을 직접 적었다.

시행령안은 선임 필요성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구조를 두었다. 선임하지 않은 판단의 근거와

 조합원 공개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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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부터 신협 상임감사 의무 기준은 자산총액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천억~3천

억원 구간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임의선임 구간이 되며, 9월 4일 현재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거쳐 아직 최종

 공포 전입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법률 제21573호는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10월 2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6

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개정법 공포 2026년 4월 21일 법률 제21573호

개정법 시행 2026년 10월 22일 상임감사 기준 변경

현행 의무 기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개정 의무 기준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임의선임 하한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개정법 제27조 제8항

입법예고 2026년 6월 5일~7월 1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7호

최종 시행령 9월 4일 현재 미공포 현행 제14조는 2천억원 기준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상임감사를 의무화합니다.

2천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한 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3천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을 의무 대상으로 하고 일부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의 예외를

유지했습니다. 2천억~3천억원 조합 또는 이사회가 내부통제·사고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은 임의로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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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개정 전에는 법률이 자산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이 2천억원을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이 3천억원 의

무 문턱과 2천억원 임의선임 하한을 직접 적었습니다. 숫자를 바꿀 때 필요한 절차가 시행령 개정보다 무거워졌습니

다.

상임감사는 조합에 상근하며 업무와 회계를 감사합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에서는 상근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과

상시 감사를 강화하는 선택이 이사회에서 갈립니다. 그 이사회는 감사 대상인 집행부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합

니다.

현행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을 쓰지만 개정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적었습니다. 기준선 부근

조합은 연말 하루의 자산값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집단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입니다. 종전에는 의무 선임

구간이었지만 개정 뒤에는 임의 선임 구간이 됩니다.

상임감사를 반드시 두는 문턱은 1천억원 올라갑니다. 다만 해당 구간 이용자와 조합의 수, 조합원 수와 예금잔액은

공개되지 않아 영향을 받는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전 의무 문턱 2천억원 현행 시행령

개정 의무 문턱 3천억원 개정법

이동 폭 1천억원 3천억-2천억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최종 시행령 문언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
다

9월 4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제14조는 2천억원 기준이며 입법예

고안의 제5항·제6항은 확정 전입니다.

02 · 선임하지 않는 이사
회 판단의 공개절차가 없
습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어떤 근거를 남기고 조합원에게 알릴지 입법

예고 요약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3 · 예외 조합의 세부 요
건을 확정문에서 확인해
야 합니다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이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은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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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영향받는 조합과 조
합원 규모가 공개되지 않
았습니다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조합 수와 예금 규모가 없어 규제완화의 실제 범위

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거래 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확인합니다.

• 감사 선임 안건에서 상임·비상임 여부와 임기를 확인합니다.

• 상임감사를 두지 않았다면 이사회 의결 근거를 조합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상회사 • 상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판단기준과 표결 결과를 이사회 의사록과 정기총회 자료

에 남깁니다.

• 평균잔액에서 연말 자산총액으로 기준이 바뀌는 영향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당국 • 최종 시행령에 임의선임 판단의 기록·공개 기준을 함께 둡니다.

•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조합 수, 상임감사 선임 여부와 예금 규모를 업권 단위로 공표

합니다.

갈림길

임의선임 구간의 이사회 판단에 기록·공개 절차가 붙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최종 시행령 제14조 제5항·제6항의 문언과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예고안대로 선임 여부만 위임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상임감사 선임은 이사회 

판단에 달리지만 조합원은 판단 근거를 알기 어렵

습니다.

B

기록·공개 절차를 함께 규정

선임하지 않은 이유와 표결 결과가 남아 조합원이

 내부통제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와 금융위원회 후속 보도자료에서 확정 문

언과 공포일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금융사건 상호금융권 연체율과 감독 구조 ↗

넥서스 리서치 예금보호 한도와 보호 대상 ↗

근거와 검증

https://nexusfmi.com/briefing/mutual-credit-delinquency
https://nexusfmi.com/research/deposit-protection-products-and-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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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사실·숫자 6건

01 1차 · 상임감사 의무 기준 3천억원과 임의선임 하한 2천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21573호 개정문·개정이유 ·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02 1차 · 개정법은 2026년 4월 21일 공포, 10월 22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연혁 ·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03 1차 · 시행령안의 의무·임의 선임 대상과 10월 개정 계획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6.5 ·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04 1차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6월 5일~7월 15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7호 ·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05 1차 · 9월 4일 현재 현행 시행령 제14조는 평균잔액 2천억원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 확인 2026-09-04

원문 열기 ↗

06 파생 · 상임감사 의무 문턱은 1천억원 상향

3,000억원-2,000억원=1,000억원 · 확인 2026-09-04

추적 예정 최종 시행령 제14조의 문언, 예외 요건, 공포일과 2천억~3천억원 구간의 상임감사 선임 현황을 확

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별도 ‘04 보’ 항목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에 통합하고, 9월 4일 현행 법령을 재확

인해 시행령 미공포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사이트 게시 순서에 따라 제90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입법예고안을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공식 입장

이 아닙니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이나 예금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38&chrClsCd=010102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
https://www.fsc.go.kr/no010101/87037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53
https://www.law.go.kr/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4조

